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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은
국민의 바람입니다. 

1. 관련 기사
□ 8.20.(화) 뉴시스, “尹 건폭 발언은 과격...예방조치 강구 필요” 의견 표명, 

경향신문(인터넷) “인권위,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” 

2. 설명 내용
□ 그간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, 채용·장비사용 강요, 협박·폭행 등 불법·

불합리한 관행이 형성,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

 ㅇ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적 

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

 ㅇ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

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

어려움

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, 앞으로도 

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,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

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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